
[공동성명]  
소금 수입금지조치 이후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일은 피해자 구제와 강제노동 
근절이다  
 
2025년 4월 28일  
 
2025년 4월 2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국내 최대 천일염 생산 기업인 태평염전의 
소금에 대해 수입금지조치를 하였다. 수입금지조치 직후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와 신안군 등 지방정부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보도자료에서 
한국 정부는 2021년 발생한 일은 태평염전 임차인의 임금체불 문제에 불과하며 그 
이후에는 강제노동이 발생한 적이 없으므로 소금에 대한 수입금지조치가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태평염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곧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수입금지조치 철회 또는 취소를 요청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재발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수입금지조치가 철회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태평염전의 소금 생산 공급망에서 발생한 강제노동의 피해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은 법원(광주지법 목포지원 2021고단1621 사건, 광주지법 2024노2528 
사건)이 인정한 것만 5억 1천만원이 넘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강제노동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물론이거니와 위 체불임금도 한 푼 받지 못했다1. 
  
한국 정부는 2021년 개선조치로 더 이상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없다고 주장하나 
염전이 위치한 신안군이 속한 전라남도가 2022-2023년 자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안군 염전에서 발달 장애인으로 의심되는 노동자(약 39.1%)들이 모집 및 고용 
과정에서 다양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2 전라남도 염전근로자 근로실태조사 71면 이하. 49.3%가 유료직업 소개소를 통해서 
염전으로 유입되었는데, 그렇게 유입된 노동자 중에서 61.8%가 가불 및 선불금 공제를 
경험하였고, 그 중에 17.6%는 소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8.8%는 소개 받은 내용과 
실제 업무 형태가 다르고, 5.9%는 구직 희망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소개가 되었다. 
33.3%는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근로기간이 얼마인지 몰랐다. 24.6%는 
소금생산 외의 다른 업무(벼농사, 양파농사, 김 양식, 텃밭 관리)도 해야 했다. 20.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사본을 교부받지 못했고, 1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7.2%는 근로계약서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65.2%는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으며,  26.1%는 급여명세서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평균적으로 새벽 5시부터 밤 20시까지 일하여 1일 평균 14.5시간 노동을 하였고, 
일주일에 평균 6.5일 노동하고, 한 달 중 평균 휴일 수는 1.8일에 불과했다. 11.6%는 
임금은 연 단위로 받았으며, 월 평균 임금은 2,121,287원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래 받아야 하는 월급의 약 2/3에 불과했다. 23.2%가 휴게 공간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고, 50.7%는 다른 노동자와 숙소에서 동거했고, 사업주와 같이 사는 

1 광주지법 목포지원 2021고단1621 사건 판결문 11면. “별지 범죄 일람표 7 연번 1, 2, 4, 
8, 10, 11, 13, 14 기재와 같이 2017. 6. 1.부터 2021. 10.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11,109,999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issues-withhold-release-order-taepyung-salt-farm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41408#actually
https://www.mk.co.kr/en/politics/11285016
https://www.jeonnam.go.kr/M7116/boardView.do?seq=1958483&infoReturn=&menuId=jeonnam0202000000&displayHeader=&searchType=&searchText=&searchStDate=&searchEnDate=&pageIndex=6&boardId=M7116&displayHeader=
https://www.shinan.go.kr/home/www/openinfo/participation_07/participation_07_03/show/134915?page=1&search=search_title&keyword=%EC%97%BC%EC%A0%84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6460000-202300057


 
이러한 조사 내용에 따르더라도 2021년 이후에도 염전에서의 노동이 ‘취약성의 남용’, 
‘채무의 속박’, ‘기만’, ‘열악한 노동 및 생활 조건’, ‘장시간의 노동’, ‘이동의 자유 제한’, 
‘임금 유보 및 공제’라는  강제노동 지표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위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해당 피해자를 구제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다. 2021년 구출된 피해자가 2014년에 염전에 들어가 7년 동안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것처럼 2021년 이후에도 강제노동을 하는 염전 노동자들, 특히 발달 
장애인들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에 대한 구제 부재 외에도 가해자가 
강제노동으로 처벌되지 않고 기업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2021년 
태평염전에서 발생한 강제노동의 가해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죄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또한 태평염전뿐 아니라 대규모 식품기업이 신안 염전을 자신의 
공급망으로 두고 소금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인권 실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관해 어떠한 모니터링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미국 관세국경청에 의한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이 확인된 후에도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 발생을 부인하며 오히려 강제노동에 연루된 기업을 위한 노력만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국 정부가 ‘염전 노예’ 사건이 국내에서 공론화 되었을 
때에 강제노동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강제노동에 연루된 기업에게 
책임을 물었더라면 염전에서의 강제노동은 진작에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는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피해자 구제와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미국 관세국경청은 한국정부가 다음의 권고를 이행하고 특히 강제노동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해를 전보 받는 등 완전한 구제를 제공 받기 전까지는 태평염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1.​ 태평염전 공급망에서 발생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해 체불임금을 포함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ILO 제29호 협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행위가 국내법에 의해 강제노동으로 
형사 처벌되도록 입법을 포함한 조치를 할 것 

3.​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자립을 위한 구제 시스템을 마련할 것 
4.​ 염전을 공급망으로 두고 있는 식품 기업들이 인권 실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노동자도 18.8%에 이르렀다. 11.6%는 주거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는데, 불만족한 
이유로는 주거 공간이 협소하고, 악취와 곰팡이가 있는 등 비위생적이고 노후화되었고 
벌레가 많고 화장실이 실외에 있다고 하였다.  30.4%는 연차휴가가 없었고 37.7%는 
연차휴가가 무엇인지 몰랐으며, 10.1%는 병가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11.6%는 사업주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할 수 있었고, 5.8%는 자유로운 외출이 
제한된다고 하였다. 20.3%는 사업주와 협의해야만 퇴사나 이직을 할 수 있다고 하였고, 
7.2%는 이직이나 퇴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last-rejoinder-from-apil-to-cj-cheiljedangs-response/


5.​ 2022-2023 전라남도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것 

6.​ 염전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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